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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강화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

강) 추진 계획157)에 따라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통해 예금 토큰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디지털

통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시스템」

을 구축하고, 정부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중 일

반 국민들이 테스트에 참가하여 은행을 통해 예

금 토큰을 사용해 보고 디지털 바우처 등 디지

털통화의 편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2024. 

7.19일 시행)을 통해 예금 토큰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7개 참가 은행(국민, 농협, 기업, 부

산, 신한, 우리, 하나)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158)

를 지정하여 예금 토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

다.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금융위원회와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

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

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디

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157)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BIS와 협력하여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3.10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58)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금융위원회, 2024.10.30일)을 통해 은행이 예금 토큰 발행을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 

이용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그림 IV-1. �디지털화폐 시스템 구성도(안)1)

주: 1)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

큰, 비은행기관도 발행할 수 있는 이머니 토큰 및 외부 연계 시스템에

서 발행되는 특수지급토큰 등 다양한 민간 디지털통화가 유통되는 시

스템 

자료: 한국은행

표 IV-1. �디지털통화 종류 및 성격1)

종 류 성 격

기관용 

디지털화폐

금융기관에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최종결제 등에 활용되는 디지털화폐

예금 토큰
은행이 토큰 기술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성격의 디지털통화

이머니 

토큰2)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준비자산으로 하여 

비은행기관도 발행할 수 있는 디지털통화

특수지급 

토큰2)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연계된 외부 시스템에서 

발행되어 디지털자산 거래 시 대금 지급용으로 

사용되는 디지털통화

주: 1)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개념상 발행 가능한 디지털통화의 종류 및 성격

	 2) �이들 토큰은 ①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② 100% 준비자산

을 필요로 한다는 점 등에서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 가상자산)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업무협약 체결(2024.11.6일)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79835&searchCnd=1&searchKwd=bis&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2&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79835&searchCnd=1&searchKwd=bis&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2&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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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

관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159)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면밀한 점

검을 거친 후 참가자를 모집하여 2025년 4월부

터 6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160)

2024년 4/4분기에는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과 공동으로 가상환경에서의 모의실험을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토큰 기반의 금융상품 등 

디지털 자산 거래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

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한국거래소와의 모의실험에서는 분산원장기술 

기반 모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토큰화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화된 결제수단과 토큰화 탄소배출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금융결제원과의 모의실험을 통해서는 개인 고

객에게 녹색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토큰화

또한 실거래 테스트 참가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예금 토큰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편의점, 

대형 마트, 서점, 커피숍, 배달앱 등 여러 유형의 

사용처를 확보했다. 한편 디지털 바우처를 실

제 환경에서 실험하기 위해 서울시, 대구시, 신

라대학교와 함께 청년, 문화, 육아 및 보육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을 운영하

기로 했다. 동 테스트를 통해 예금 토큰의 프로

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하나의 전자지갑에서 

여러 종류의 바우처를 한 번에 관리하고 편리하

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대

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

을 통해 복잡한 정산절차 및 부정수급 등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실험할 계획이다.

159) �금융보안원 및 외부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디지털화폐 시스템 전반의 응용 프로그램 및 인프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160)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 및 이용자 모집 안내」(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3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IV-3. �예금 토큰 사용처

자료: 한국은행, 각 사 홈페이지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4. �탄소배출권 유통 실험 시나리오(한국거래소 
공동)

표 IV-2.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분류 개요

서울시
청년
문화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20~23세
(사용처) 연극, 무용 등 순수예술공연

대구시
육아
보육

(대상) 다대구(행정플랫폼) 가입 학부모
(사용처) 육아·보육용품 판매점

신라
대학교

청년
(대상) 신라대학교 신입생
(사용처) 대학 내·인근 상점

자료: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90447&searchCnd=1&searchKwd=%ED%95%9C%EA%B0%95&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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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rá 등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젝트 

전 세계적으로 91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를 진행162)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함께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을 위한 여러 연구도 진행했다.

2024년 4월 한국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국제금융협회(IIF), 5대 기축통화국을 포함

한 주요국 중앙은행(미국, 프랑스(유로지역 대

표), 영국, 일본, 스위스, 멕시코)과 함께 아고라

(Agora′)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163) 아

고라 프로젝트는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 토

큰을 활용하여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

색하는 프로젝트로, 우선적으로 국가 간 지급서

비스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낮추

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9월에는 아

된 채권을 청약 발행하는 상황에서,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 수

량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의 처분을 제한함으로

써 거액의 청약증거금이 실제로 이체되지 않고

도161) 결제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토큰화 증권

을 발행하는 모의실험도 실시했다. 동 실험에서

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제조된 가

상의 토큰화된 증권이 금융기관에게 경쟁입찰

을 통해 발행되고, 발행된 가상 증권이 금융기

관 간 거래된 후, 만기 시 원리금이 지급되고 소

각되는 과정을 구현했다. 이를 통해 발행 및 유

통 단계에서 대금 결제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고, 원리금 지급도 증권에 내재된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161) �현재는 공모주 청약 시 ① 고객들이 청약 주관기관에 증거금을 납입, ② 주관기관이 동 자금을 단기운용, ③ 청약 후 주관기관이 

증거금을 고객에게 환불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고객자금 이체가 발생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① 청약 증거금만큼 고객이 보유한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 ② 그 정보를 주관기관에 전송, ③ 주관기관은 청약 증거금을 실제 수취하지 않고 토큰화 증권을 

배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배정 물량에 해당하는 자금이체만 발생했다.

162) �자세한 내용은 「Rise of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update as of 1 March 2024」(BIS, 2024.3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63)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아고라 프로젝트) 

추진」(2024.4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5. �일반 고객 대상 토큰화 증권 발행 테스트  
시나리오(금융결제원 공동)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6. �금융기관 대상 토큰화 증권 발행 테스트  
시나리오

https://www.bis.org/publ/work880.htm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83405&searchCnd=1&searchKwd=bis&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83405&searchCnd=1&searchKwd=bis&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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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기반으로 개별 거래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

러자금조달방지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형암호169) 기술을 활

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이용자 

지갑은 일회용 주소를 사용하고 거래 금액은 동

형암호화하여 거래 당사자만 식별 가능하도록 

했다. 검증 결과 현재 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

는 고객 금융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이 이용자의 

관리하에 가능함을 확인했다.

2024년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

로 ‘디지털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

용방향’을 주제로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전문

가들과 함께 디지털화폐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40여 개의 민간기관

을 선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6개 은행(국민, 

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이 선정되었다.164) 

주요국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권이 참여하는 프

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참여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글로벌 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

라는 점에서 국내은행의 글로벌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에는 BIS 혁신허브 싱가포르센터 

및 3개국(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앙은

행과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165) 만달라 프

로젝트는 금융기관의 규제준수 확인166) 부담을 

완화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수행 결과, 하나의 거래

에 대해 여러 은행이 중복 수행하는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가 간 

지급의 처리 속도 및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음

을 확인했다.167)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연구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디지털화폐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두 가지 기술연

구를 진행했다. 먼저 영지식증명168) 기술을 활

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금융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검증 결과 

동 기술을 활용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이 금융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개인 신용

164)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BIS 및 IIF, 아고라 프로젝트 민간 참가기관 선정」(2024.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65)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보도자료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개선 프로젝트(Mandala) 최종보고서 발표」(2024.10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66) �국가 간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은 각 국가별로 상이한 자본이동관리(CFM) 정책과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규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67)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1>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추진 성과’를 참조하기 바란다.

168)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그 정보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다.

169) 암호화된 데이터로 계산을 수행해도 암호화 전 데이터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게 하는 기술이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IV-7. �한국은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개최(2024.9.24일)

<!-- Generator: Adobe Illustrator 24.1.1, SVG Export Plug-In  -->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86998&searchCnd=1&searchKwd=bis&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87680&searchCnd=1&searchKwd=%EC%B5%9C%EC%A2%85%EB%B3%B4%EA%B3%A0%EC%84%9C&depth2=200038&depth3=201263&date=&sdate=&edate=&sort=1&pageUnit=10&depth=201263&pageIndex=1&programType=newsData&menuNo=201265&oldMenuNo=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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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로드맵의 국내 이행 현황

논의 배경

글로벌 교역 확대, 해외 이주노동자 증가로 국

가 간 지급서비스170)의 효율성 제고가 국제사회

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2020년 2월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개선’을 최우선 협력 과제로 선

정하고 국제기구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BIS, 금융안정위원회(FSB)는 TF(이하 ‘국

제기구 TF’)를 구성해 2020년 10월 국가 간 지

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 추진 로드맵(이하 

‘G20 로드맵’)을 발표했다. 각 회원국은 이에 

맞춰 중장기 시계(2~5년)에서 국가 간 지급서비

스 개선과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문제점과 G20 로드맵의 

주요 내용

그동안 환거래은행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간 지

급서비스는 느린 처리속도, 비싼 수수료, 접근

성의 제약, 낮은 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왔다. 국가 간 지급 과정에는 하나 또는 여

러 개의 중계기관171)이 개입되면서 국내 송금에 

비해 처리속도가 느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

되는 수수료가 비싼 상황이다. 환거래은행 네트

워크의 진입장벽이 높아172) 중소 은행, 핀테크 

등이 국가 간 지급서비스에 손쉽게 참여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시장경쟁을 통한 국가 간 지

급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이 저해되고 있다. 국가

별로 상이한 외환 규정, 자금세탁방지·테러자

금조달방지 규정 등으로 업무가 복잡해져 서비

스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낮다. 국가 간 지급서

비스의 청산과 최종 결제를 책임지는 주요 지급

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이 일중 업무시간으로 

한정되어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의 연속성이 단

절되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기구 TF는 G20 로드

맵을 통해 5대 중점추진 분야에 대한 19개 개선

방안(building blocks)을 마련하고 구체적 실

행조치, 추진 시기 및 달성 목표를 담은 G20 

로드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027~30년까

지 G20 회원국은 해외송금 비용을 송금액의 

1~3% 이하로 낮추고 대부분(75%)의 지급이 1

시간 이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회원국 규제체계

와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

정했다.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19개 개선방안

에 대해 자국의 금융경제 환경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170) 무역거래, 개인 간 소액송금 등을 포함한다.

171) �환거래은행을 의미한다. 은행이 환거래은행을 통해 국가 간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은 <참고 IV-2>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172) �국가 간 지급서비스를 위해서는 글로벌 환거래은행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함에 따라 계좌 유지 비용 및 외화 유동성 

조달 비용이 상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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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를 단축하기 위해 각국의 중요 지급결

제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가 간 지급 프로세스에서 국가 간 시차, 영업

시간의 제약하에 운영되는 환거래은행 네트워

크 개입을 축소하고, 24시간 운영되는 각국 신

속지급시스템의 통신망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국가 간 지급 업무의 속도 개선 및 비용 절감

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는 주

로 상호 교역량 및 송금 규모가 큰 단일 경제권

역 내 인접국끼리 추진173)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미국(TCH, The Clearing House)과 유럽연합

(EBA Clearing)의 신속지급시스템 운영기관들

이 양자 간 신속지급시스템 연계 프로젝트(IXB, 

Immediate Cross-Border Payments)를 추진

한 데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이 아시아 5개

국이 추진하는 다자간 연계 플랫폼인 넥서스 가

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경제권역 간의 

지급시스템 연계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한국

은행도 이러한 글로벌 혁신에 대응하여 국내 신

속자금이체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가능성을 검

토할 계획이다.

( ISO 20022 표준 도입 )

국제기구 TF는 국가 간 지급서비스의 통신 전

문 표준인 ISO 20022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동 가이드라인

을 통해 국제금융통신망(SWIFT)이 2025년 11

월부터 사용할 ISO 20022 전문의 자료구조와 

처리 절차를 표준화해 국가 간 지급지시 전문의 

상호운영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향후 SWIFT에 

ISO 20022가 적용되면 국가 간 금융거래 시 데

이터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글로벌 자금세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는 19개 

개선방안 중에서 단기간 내에 국가 간 지급서비

스의 수수료를 낮추고 처리속도 개선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ISO 

20022 표준 도입 및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확대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는 국가 간 지급 

173) �미 연준-멕시코 중앙은행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싱가포르 통화청-태국 중앙은행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ECB-스웨덴 

중앙은행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등이 추진되고 있다. 

표 IV-3. �G20 로드맵의 개선방안

5대 중점 
추진분야

19개 개선방안

공동의 

비전과 목표 

설정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동 비전과 목표 

설정

PFMI 등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정비 및 강화

지급서비스 계약 표준화

규제 및 

감시체계의 

조화

규제체계의 상호호환성 및 일관성 강화

AML·CFT 규제 표준화

국가 간 지급 관련 정보의 공유 활성화

안전한 지급경로(corridor)의 발굴과 장려

고객식별 및 확인 정보(KYC)의 국가 간 공유체계 

마련

지급결제

인프라의 

개선

외환동시결제(PvP) 촉진

지급결제시스템 직접참가 확대

중앙은행 간 유동성 공급 협약 추진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연장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지급결제 

정보의 

표준화 추진

ISO 20022 표준 도입

자금이체 데이터 공유를 위한 API 프로토콜 도입

거래 상대방 고유 식별기호 도입

혁신기술의 

적용가능성 

검토

글로벌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검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건전성 촉진

디지털화폐 설계 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을 고려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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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75) 특히 BIS는 각국 거액결제시스템의 중

첩 운영시간대를 확장하여 국가 간 지급서비스

의 중단없는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 공

통결제시간대(GMT 06:00〜11:00, 한국 기준 

15:00〜20:00)를 제안했다.

한편 우리나라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의 

운영시간은 8시간 30분(9:00〜17:30)으로 BIS 

CPMI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거액결제시

스템 운영시간 확대 논의에 대응하여 한은금융

망의 운영시간 확대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검토

할 계획이다.

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준수 비용이 감

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시간 확대 )

주요국들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을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각국의 핵심 지급결

제인프라 운영시간이 확대되어 지급결제시스템 

간 중첩 운영시간대가 확보될 경우 국가 간 지

급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비용감축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독일 기업

이 인도네시아 기업에 거액의 수입대금을 송금

하는 경우 현재의 환거래은행 네트워크에서는 

유로지역 및 인도네시아의 거액결제시스템 간 

중첩 운영시간대(GMT 06:00〜12:00)가 하루 

중 6시간에 불과하여 송금 처리 프로세스가 익

일 영업시간 시작 시까지 중단되고 결제가 지연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BIS는 유로지역과 인도

네시아의 거액결제시스템 간 중첩 운영시간대

가 확대될 경우 현재의 송금 처리 프로세스 중

단 및 결제 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174)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신속한 자금 결제수요 증

대 및 국제사회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추

진에 부응하고 자국 통화 결제서비스의 경쟁력

을 강화하기 위해 거액결제시스템의 운영시간

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연준과 영란

은행의 경우 자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을 거의 연

중무휴로 운영하는 계획을 2024년에 발표한 바 

174) �자세한 내용은 「Extending and aligning payment system operating hours for cross-border payments」(BIS, 

2021.11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75) �미 연준은 Fedwire의 운영시간을 현재의 5영업일 22시간(전일 21:00〜19:00)에서 7일 22시간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영란은행은 CHAPS의 운영시간을 현재의 5영업일 12시간(6:00〜18:00)에서 7일 23시간 이상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그림 IV-8. �BIS CPMI 회원국의 거액결제시스템 운영시간

자료:BIS(2021), 각국 중앙은행

https://www.bis.org/cpmi/publ/d19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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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행 현황

FSB와 BIS CPMI는 2023년부터 회원국의 G20 

로드맵 개선목표 달성 현황을 매년 점검·공표

하고 있다.176) 한국은행은 이에 대응하여 2023

년 6월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TF」177)를 구

성해 G20 로드맵 이행 관련 국내 현황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

우 개인 및 기업의 국외송금이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제기구 TF가 설정한 개

선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의 G20 로드맵 이행현

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지급

결제 편의와 안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다.

176) �2024년 국가 간 지급 로드맵 이행 현황 보고서에서는 G20 회원국을 중심으로 ISO 20022 표준화, API의 지급결제 활용 등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로드맵 이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7) �G20 로드맵 이행 관련 우리나라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처리절차, 서비스 속도 및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은행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국내은행, 소액해외송금업체, 카드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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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가상자산시장 거래 현황과 
규제 동향

개요

2024년 중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주요국의 가상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178), 유럽연

합(EU)의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 시행179)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심리 등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

한 규제 논의도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개인 중

심의 투기적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가상자

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선 개인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

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

산이용자보호법」180)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19

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사

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

가 부과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

본적인 안전판이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시장 전

반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181)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현황182)

2024년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미국, 홍콩 등 주

요국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신규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

상자산에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트럼프 후보 당

선 등에 힘입어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과 거래량

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로부터 제출받

은 가상자산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

상자산시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가

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2024년 

11월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금액, 예치금 

및 일평균 거래대금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7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2024.1월), 이더리움 현물 ETF(2024.7월)를 승인했으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2024.4월). 

179) �EU는 2023년 6월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시장 규제 단일 법안인 암호자산시장법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을 

제정하여 2024년 6월 30일부터 스테이블코인(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 관련 규제를 우선 시행했으며, 여타 유틸리티토큰 

등에 관한 규제도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했다.

180)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정(2023.7.18일)되었다. 향후 추가 입법(2단계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181) �테라·루나 사태(2022.5월), 미국 FTX거래소 파산(2022.11월) 등 가상자산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수립에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단계적 입법 방침’을 채택했다. 이에 국회는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스테이블코인 규율, 가상자산 평가·자문·공시 규율 등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체계 마련을 추후 입법(2단계) 과제로 

제시했다.

182)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 현황’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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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동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가상자산 투자

자의 자산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

상자산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

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예치한 자금(예치

금)을 자기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에 예

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법 제6조). 해킹에 의

한 가상자산 탈취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

애에 따른 거래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

자자의 손해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배상책

임을 명시하고 이의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사업

자에게 보험, 공제 등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법 제8조). 불공정거래행위 규

제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법 

제10조, 제17조). 

( 금융당국의 규제 동향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규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하위규

정(가상자산 감독규정 및 조사업무규정 등)을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법 집행을 

위한 제도 및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정책 수립을 위한 전담 

조직으로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한편, 2024

년 11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

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

자산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

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가상자

산 현물 ETF 허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주요 가상자산 관련 현안 사항과 「가상자산이

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

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시장 조사 및 감독을 위

한 전담 조직으로 ‘가상자산조사국’ 및 ‘가상자

산감독국’을 신설하는 한편, 2024년 9월 가상

자산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동 계획에 따른 중점 검사사항183)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을 꾸준

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183) �①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분리보관 의무(법 제6조 및 제7조), 해킹·전산사고 대비 보험가입 

등 의무(법 제8조) 준수 여부 등), ② 이용자 보호 취약 사업자 예방 점검(이용자 소유 가상자산 관리에 관한 내부 통제,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현황 등), ③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이행 점검(시세조종 등 이상거래 감시체계 구축(법 제12조) 

및 업무 운영 현황 점검 등)

그림 IV-9.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참여(2025.1.15일)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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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입법 논의 )

최근 가상자산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법」 2단계 입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가

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가 입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

위 규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세분화, 투명한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마련,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수립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

급수단적 특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용이 확대될 

경우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예: dollarization)

하면서 통화주권을 침해184)하고 통화정책의 유

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

히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 시 관련 리

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

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

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

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행은 향후 진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논의

에 적극 참여하여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바람직

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하에서 지급결제 생태

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184) �IMF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로 해당국 통화를 대체하는 통화 대체현상(Currency 

substitution) 등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Regulating the Crypto Ecosystem: The Case of Stablecoins and 

Arrangements」(IMF, 2022.9월)). 



66

4.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제도 
개선 방향과 시사점 

검토 배경

2024년 7월 이커머스(온라인 중개거래 플랫

폼)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185)(PG)을 영위하는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입점 판매자에

게 정산대금을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티

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부실이 소비자와 판매자

의 피해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피해 사

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유통·금융 간 융합

(convergence), 비대면·다단계 정산구조 등으

로 그 영향이 1차 PG사, 카드사, 간편지급사, 은

행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차

별화된다. 하프플라자186)(2002년) 및 머지플러

스(2021년) 사태가 각각 에스크로(escrow) 도

입과 선불충전금 관리 강화로 연결된 것과 같이 

이번 사태도 제도적 측면에서 이커머스와 전자

금융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 발생원

인 등을 점검해 보고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정

부의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정책적 시사점을 모

색해 보고자 한다.

티메프 사태의 전개과정

( 사태 경과 ) 

2024년 7월 큐텐(Qoo10) 자회사인 티메프가 자

사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내부 유용 의

혹이 제기되었다. 티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이커머스),「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2차)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PG사로부터 받은 정산대금을 입점 판매자에게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티메프는 전산상 오류 

등을 이유로 정산을 계속 지연하다 결국 무기한 

연기(7.22일)를 선언했으며, 이로 인해 1차 PG사, 

간편지급사 등이 티메프와의 거래 관계를 일시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업체들에 소

비자 앞 환불처리를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티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

업회생 및 자율 구조조정을 신청(7.29일)했다.

185)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정보를 송·수신하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매개하는 전자금융업을 말한다. 정산구조에 따라 1차 PG(카드사로부터 자금 수령→2차 PG 앞 정산)와 2차 

PG(1차 PG사로부터 자금 수령→입점업체 앞 정산)로 구분할 수 있다. 

186) �지연 배송 시 반값 할인, 재고 부족 시 150% 환불 등을 내세워 2002년 8월~2003년 2월 중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일부 소비자에게만 실제 상품을 인도하고 나머지는 상품 인도 없이 거래대금을 내부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폰지사기로 볼 수 있다. 피해규모는 약 300억 원(10만 명)에 달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신뢰 하락, 전자상거래 안전성 

문제 등을 촉발했다.

그림 IV-10. �판매대금 정산구조 예시 

자료: 한국은행

표 IV-4. �티메프 사태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7월  8일 위메프 정산 지연 → 정산 지연 사태 본격화

7월 22일 티몬,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7월 24일 1차 PG사 및 간편지급사, 티메프 철수

7월 29일
정부 →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발표 
티메프 →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 신청

8월  2일 서울회생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

8월  7일 정부,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8월 21일 정부,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9월  9일 금융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 발표

9월 10일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절차 개시 허가 

10월18일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 발표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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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발생 원인 ) 

업계에서는 금번 사태의 발생 원인으로 티메프

의 열악한 재무구조, 비정상적인 영업행태, 모

회사의 무리한 사업확장 등을 지목했다. 우선 

티메프는 종합쇼핑몰 5~6위 업체(2023년 월평

균 사용자 수 기준)임에도 수익성, 유동성 및 자

본적정성 등 재무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적자 폭이 지속

적으로 확대(양사 합산 기준)되었고 음(-)의 유

동성갭(유동자산-유동부채)과 자본잠식 규모도 

2023년에는 각각 1조 원을 상회했다. 

티메프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정산주기 장기

화187), 상품권 대규모 할인판매188) 등을 통해 필

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189) 또한 

모회사의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미정산 판

매대금을 일부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큐텐은 지난 2년간 5개의 국내외 업체190)를 연달

아 인수했는데, 업계에서는 당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큐익스프레스(물류 전문 자회사)의 수

탁 물량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추정하고 있다. 

( 피해 현황 )

2024년 8월 기준 판매자 미정산대금은 총 1.3

조 원, 피해 업체 수는 4.8만 개에 달하는 것으

로 추산된다.191)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192)(비

중 29.0%), 상품권(25.2%), 식품(10.0%) 순으

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74개 

업체에 미정산대금의 절반 이상(6,759억 원, 

52.9%)이 집중되었다.

이번 사태는 지급결제시스템에는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193), 소비자 피해 외에도 

187) �2023년 10월 티몬은 정산주기를 매월 말일 기준 40일 뒤로, 위메프는 매월 말일 기준 2개월 + 7일 뒤로 변경했다. 참고로 

여타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는 구매 확정 후 2일(11번가), 매월 말일로부터 15일(쿠팡 월정산 기준) 등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188) �티메프는 7~10%에 달하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모바일 상품권을 공격적으로 판매했다. 이에 2024년 상반기 중 주요 

이커머스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2.0조 원) 중 티메프 판매분이 59%(1.2조 원)를 차지했다. 

189) 자세한 내용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 쟁점과 과제」(자본시장연구원, 2024.8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90) 티몬(2022.9월), 인터파크커머스(2023.3월), 위메프(2023.4월), 美위시(2024.2월), AK몰(2024.3월)을 차례로 인수했다.

191) �자세한 내용은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피해 현황점검,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마련」(기획재정부, 2024.8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92) �디지털·가전은 ① 판매단위당 매출규모가 크고 ② 실적이 좋은 판매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데다 ③ 여타 상품군 대비 

선정산대출을 받기 용이해 상품권과 함께 집중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193) 자세한 내용은 <참고 IV-6> ‘PG사의 업무처리 구조와 지급결제시스템과의 관계’를 참조하기 바란다.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8.25일)

그림 IV-12. �업종별 미정산 대금

(비중, %) (개사)

(억원)

기타
20.7

패션잡화
6.3

디지털·가전
29.0

상품권
25.2

식품
10.0

《피해 판매자수 》

《미정산대금 소계 》생활문화
8.8

1억원 미만 1~10억원 10~30억원 30억원 이상

47,143

6,7592,2492,2531,528

773 134 74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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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1. �티메프 주요 재무지표(양사 합산) 

  영업이익         유동성갭         자기자본

(조원)	 (조원)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4&zcd=002001016&zno=1802&cno=639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036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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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 감독 수단 부재 )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만한 감독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감독당국은 PG사가 경영지도

기준 및 정산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미준수한 

경우 ‘시정요구 → 영업정지 → 등록취소’ 등 단

계별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195) 

( 상품권 규제 공백 ) 

1992년 2월 「상품권법」 폐지로 상품권 발행 주

체 및 한도 등에 관한 제약이 사라지고 이용자

예탁금(상품권 구매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

었다. 2024년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으로 대다수의 모바일 상품권이 규율대상에 포

함196)됨에 따라 외부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별도관리가 의무

화되고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도 재무건전

성 요건 충족 시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티메프 이용 소비자에 대한 결제취소 및 환불 

과정에서 1차 PG사, 카드사, 간편지급사 등이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PG사 등에 대한 제도 개

선 논의가 제기되었다.

제도적 문제점 및 정부 개선방안

( 판매대금 보호장치 부재 )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는 판매대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

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이커머스(「대규모유통

업법」) 및 PG사(「전자금융거래법」)에게 판매대

금(미정산대금)의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

입 등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별도관리 대금 

등은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

다.194) 

( 정산기한 규율 미비 )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해서만 판

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커머

스·PG사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 후 

20일 이내로 하고 PG사도 당사자 간 약정기한 

내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4)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공정거래위원회, 2024.9월)을 

참조하기 바란다.

195) �자세한 내용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 발표」(금융위원회, 2024.9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196)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상품권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지류식 상품권의 

경우 여전히 인지세 납부 시 한도 제한 없이 발행 가능하고 이용자예탁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는 등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IV-13. �티메프 사태 문제점 및 정부 개선방안(요약)

자료: 한국은행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8&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3580
https://www.fsc.go.kr/no010101/83047?srchCtgry=&curPage=4&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4-09-01&srchEndDt=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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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

이번 사태는 제도적 측면에서 이커머스(산업)와 

PG(금융)가 결합하여 이커머스 부실을 PG판매

대금으로 수습하려고 한 사례에 해당된다. 최근 

빅테크 등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 간 겸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티메프가 판매대금 정산주기 장기화를 통

해 내부에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둔 것은 일종

의 자금조달(무이자 차입) 행태로 볼 수 있는데, 

배달대행·숙박예약서비스 등 여타 업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고객자금 유용 

가능성 및 지급능력을 점검하여 소비자 및 서비

스 제공자의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

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

자금융업자 및 PG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권197)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7)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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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V-1.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추진 성과

현재 국가 간 지급은 지급은행, 수취은행, 환거래은

행 등 여러 은행을 거치고, 자금이체 단계마다 은행

들이 지급인·수취인 등의 정보와 자국 및 글로벌 규

제준수 여부를 개별적·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함에 따

라,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있다. 특히, 국

가별로 자본이동관리 정책이 상이한 가운데 전 세계

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규제준수 확인 부담이 국가 간 지급

의 주요 마찰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규제준수 확인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화하여 국가 간 지급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념증명(PoC) 프로젝트로, BIS 혁신허브, 한국, 호

주 및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이 공

동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2024년 10월 최종 보고

서로 발표했다. 

만달라 시스템에서는 지급은행이 거래국가, 지급인·

수취인, 금액, 지급방법 등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규

칙엔진이 거래와 관련한 정책·규제 사항을 자동으

로 찾아내 체크리스트를 생성한다. 증명엔진은 체크

리스트에 따라 해당 거래의 규제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준수 증명서를 생성하여 수취은행에 전달한

다. 만달라 시스템이 수취은행, 규제기관 등과 관련

된 정책·규제 사항도 자동으로 검색·확인하여 규제

준수 증명서를 생성함에 따라, 수취은행은 지급은행

이 수행한 규제준수 확인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

게 된다. 

만달라 프로젝트는 국가 간 지급 관련 글로벌 규제

와 국가별 정책을 반영한 사례198)를 활용해 규제준

수 확인을 자동화·간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토큰화된 디지털 결제자산과 규제준수 증명서

가 통합·이전되는 기능과 SWIFT와의 상호운용성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규제준수 증명이 안전한 방식으로 생성되

고 처리됨을 확인했다.

198) �말레이시아 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사례와 한국의 제조업체가 호주 공급업체의 비상장증권 취득을 

위해 자금을 이체하는 사례를 활용했다.

자료: BIS 혁신허브, 한국은행 재구성

만달라 시스템을 이용한 국가 간 지급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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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BOX

보도자료 「한국은행, BIS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아고라 프로젝트) 추진」

보도참고자료 「BIS 및 IIF, 아고라 프로젝트 

민간 참가기관 선정」

보도자료 「한국은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BDC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활용 방향 주제 

세미나 공동개최」

보도자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도자료 「한국은행, 국가 간 지급개선 

프로젝트(Mandala) 최종보고서 발표」

지급결제조사자료 「만달라(Mandala) 

프로젝트 최종결과 보고서」

BIS 인터뷰 동영상 「Project Mandala: 

shaping the future of cross-border 

payments compliance」

보도자료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 및 

이용자 모집 안내」

BOK 인사이드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 

: 프로젝트 '한강'」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이용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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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V-2.

외화의 지급 및 결제 

외화의 지급

경제주체들은 수출입대금의 지급 및 결제, 외화 차입

을 비롯한 금융거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화를 주고

받는 거래를 하게 되며, 외화는 원화와는 다소 상이한 

구조로 지급 및 결제가 이루어진다.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

재하는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간 자금 이체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한은금융망과 같은 각국의 지급결

제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해외 소재 금융기관의 원격 

참여(remote access)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의 금융기관 간 지급 및 결제를 대행하는 중계기관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글로벌 은행을 환거래

은행(correspondent bank)이라 한다. 환거래은행은 

전 세계에 소재한 지점망, 그리고 각국 은행과의 계좌 

계약을 통해 국가 간 자금 이체를 수행함으로써 외화

의 지급 및 결제를 중계한다. 

외화 지급 세부 절차

은행들이 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화의 지급 및 결제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거주 고객의 

외화 송금 요청이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되면 은행 담당자는 해당 송금 요청이 「외국환

거래법」 및 관련 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

달방지 규정 등을 준수하는지 심사하며199),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고객의 원화 계좌에서 외화 송금액 상

당의 원화 자금을 차감한 후 거래하고 있는 환거래은

행 내 개설해 둔 자행 명의 계좌에 외화 송금액을 입

금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은행은 환거래은행과 원화 

매도, 외화 매수 거래를 수행하여 외화 자금을 조달한

다.200) 이와 동시에 해당 환거래은행에 송금 요청 전

문을 국제금융통신망인 SWIFT201)를 통해 송신한다. 

전문을 수신한 환거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방지 규정에 의거 요청받은 송금 건을 심사

한 후, 수취인 계좌를 보유한 은행(수취은행)으로 송

금 요청 전문과 자금을 전달(relay)한다. 이 과정에서 

환거래은행과 수취은행의 소재지 및 거래관계에 따

라 수취국의 지급결제시스템 또는 다른 환거래은행

이 추가로 개입되기도 한다.202) 

수취은행은 수취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다

시 한번 자국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심사를 시행한 후 

수취인에게 자금을 최종 입금함으로써 외화 지급 및 

결제가 완료된다.

199) 송금인 및 수취인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제재대상인지, 자금의 출처가 적법한지 등을 심사한다.

200) �해당 계좌에 충분한 외화 자금이 이미 입금되어 있을 경우, 외화 송금액을 추가로 입금하는 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201)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전 세계 상업은행이 공동으로 

설립한 국가 간 금융통신망이다.

202) �환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환거래은행 본점 또는 지점이 수취은행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국가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환거래은행이 직접 수취은행에 자금을 이체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취은행에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다른 환거래은행으로 송금 요청 전문과 자금을 전달한다.

은행의 국가 간 송금 처리절차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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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국내은행은 자신의 환거래은행 내 계좌에 

여타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화를 예치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영업시간 내에 외화 지급203)이 이루

어지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국내에

서는 ‘국내은행 간 외화자금 이체시스템’, 해당 통화

국 입장에서는 ‘역외 청산시스템(off-shore clearing 

system)’이라 한다.

CLS시스템

원화를 매도하고 미달러화를 매수하는 거래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원화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미달러

화는 환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서 수취하기 때문에 

원화 지급 후 거래 상대방이 미달러화를 지급하지 않

는 원금리스크(외환결제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BIS CPSS204)가 외환결제리스크 감

축방안을 논의한 끝에 전 세계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환거래에 따른 수취통화와 지

급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특수은행(CLS은행)을 미

국 뉴욕에 설립(1999년)했으며, 현재 전 세계 18개 통

화 간 외환거래가 동 은행을 통해 결제되고 있다. 원

화는 한국은행의 요청에 따라 2004년 동 시스템의 

결제통화로 지정되었다.

CLS은행은 모든 결제통화국의 중앙은행 결제시스

템에 직접 참가하며 각국에서 CLS은행 앞으로 매도

통화 금액을 납입한 참가기관에 대해서만 매수 통

화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외환결제리스크를 원천적으

로 제거한다.

203) �국내 금융기관 간 지급하는 금액과 수취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부족한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익영업일까지 역외 청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내은행의 환거래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204) BIS CPSS는 2014년 9월 BIS CPMI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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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V-3.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방식

지급결제시스템 연계(interlinking of payment 

systems, 이하 ‘연계시스템’)는 국가 간 지급을 처

리하기 위해 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연결하

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결제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에 관한 제도

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적 상호운영성이 확

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 국가의 지급시스템 참

가기관이 다른 국가의 지급시스템에 직접 참가하지 

않고도 상대국 참가기관과 상호 지급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연계시스템을 통해 국가 간 지급을 처

리할 경우 기존 환거래은행 네트워크의 문제점이었

던 다수의 중계기관 개입, 비효율적 데이터 송·수신 

문제 등이 개선되면서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이 가

능하다.205) 이러한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 

방식으로는 2개국 시스템을 양자 간 연계(bilateral 

interlinking)하는 방식과 3개국 이상의 시스템을 별

도의 지급결제인프라를 통해 다자간(multilateral) 

연계하는 방식이 있다. 각국은 지급결제제도 및 금

융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국에 적합한 연계방식

을 채택하고 있다. 

양자 간 연계

양자 간 연계는 2개 국가의 시스템 간 운영·기술방

식에 대한 합의를 통해 양국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연

계하는 것이다. 양자 간 연계의 경우 초기 구현이 비

교적 간단하고 양자 간 요구사항 등에 대한 합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상대방과 

연계할 때마다 별도의 연계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야 하므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주요 

사례로는 인도의 UPI와 싱가포르의 PayNow 간 연

계, 싱가포르의 PayNow와 태국의 Promptpay 간 

연계 등이 있다. 

다자간 연계

다자간 연계는 다수의 양자 간 연결 대신 글로벌 지

급결제 플랫폼(hub)을 구축하고 개별 국가의 지급

결제시스템을 허브를 통해 연결하는 방식이다. 다자

간 연계의 경우 여러 참가기관이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상호 연결되므로 확장성이 높다. 또한 모든 참

가기관이 동일한 프로토콜을 따르고 공통의 규칙과 

표준에 따라 운영되므로 일관된 서비스 품질과 운영 

표준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

의 국가가 개입하므로 초기 구축단계에서의 유연성

이 낮고 이해관계자 간 조정 절차가 복잡한 단점이 

205) �통화의 최종결제를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뿐 아니라 외국 통화에 대해 복수통화 결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므로 자국 

소재 글로벌 금융기관이 자금조달, 환전, 결제 과정을 일괄처리할 경우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이 가능하다.

역내 양자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현황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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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주요 사례로는 아랍통화기금(AMF)이 운영하

는 복수통화결제시스템(BUNA)206), BIS 혁신허브의 

넥서스207) 등이 있다. 

206) �아랍 4개국(UAE,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과 미국, 유로지역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각국의 참가기관에 자국 

통화뿐 아니라 외국 통화에 대한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7) �BIS 혁신허브와 아세안 5개국이 추진 중인 다자간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연계 프로젝트이다. 각국 이용자들이 중앙화된 글로벌 

지급시스템에 계좌를 보유(예: BUNA)하는 대신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계좌를 보유하고 각국 시스템을 허브로 연계한다.

다자간 연계 구조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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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V-4.

넥서스(Nexus) 프로젝트 개요

넥서스는 각국의 신속지급시스템을 동시에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자간 신속지급시스템 중계 플

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신속지급시스

템 연계는 양국 간 상호연계208)를 중심으로 추진되

어 왔다. 그러나 각국의 신속지급시스템 연계를 양

자 간으로만 추진할 경우 신속지급시스템 연계를 위

한 작업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209)에 

착안하여 국제기구인 BIS 혁신허브는 하나의 통합

된 중계 플랫폼인 넥서스 구축을 추진했다. 동 프로

젝트는 통합 중계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신속지급시

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시스템 연계에 소요되는 시간

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가 간 송금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참가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

템들은 넥서스 게이트웨이를 통해 넥서스 플랫폼에 

연결되며 경제주체들에게 국가 간 소액지급 서비스

를 제공한다. 2024년 말 기준 넥서스 프로젝트에는 

아시아 5개국(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필

리핀) 중앙은행이 공식 참가하고 있으며, ECB와 인

도네시아 중앙은행이 특별 옵저버(observer) 지위

로 참여하고 있다. ECB는 2024년 10월 넥서스 가입 

계획을 발표하여 넥서스 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

황이다. ECB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TIPS, TARGET 

Instant Payment Settlement)이 넥서스 플랫폼에 

연결될 경우 유로지역의 경제주체와 아시아(예: 인

도) 국가의 경제주체 간 24시간 신속송금이 가능해

진다. 넥서스 프로젝트는 2024년 7월 플랫폼의 확

장성 및 상호운용성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2027년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외 송금 절차

송금인이 기존의 모바일 앱,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국외 송금을 요청하면 동 요청이 넥서스 플랫폼을 

통해 수취인 은행에 전송된다. 동 지급지시가 외국

환 관련 규정 준수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송금액은 

외국환 제공기관을 통해 환전되어 5분 이내에 수취

인 계좌에 최종 입금된다.210)

지배구조

넥서스의 지배구조는 각 참가국 중앙은행이 참여하

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NSO, Nexus Scheme 

Organisation)와 총회 선임 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

성된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으로 구성된다. 넥서스

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규정서(Nexus Scheme 

Rulebook)를 따르며, 플랫폼 내 분쟁은 서비스 수준 

계약서(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기준으

로 처리된다. 규정서와 서비스 수준 계약서는 모두 

총회에 의해 제·개정된다.

감시체계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에 의거하여 넥서스 플랫폼에 대한 감시는 참가국 

중앙은행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 정책 및 감시 포

럼(Joint Policy & Oversight Forum)이 담당한다. 

넥서스 운영기관 소재국 중앙은행 또는 감독당국이 

주 감시기관이 되며, 경영 및 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208)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태국,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인도 등의 양자 간 신속지급시스템 연계 사례가 있다.

209) N개국의 신속지급시스템이 1:1 양자 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연결될 경우 연계 작업부담이 N(N-1)/2회로 급증하게 된다.

210) 송금인 은행이 현지 통화 계좌를 가지고 있는 수취국 소재 은행을 통해 현지 통화로 송금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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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참여주체

넥서스 플랫폼에는 각국의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송

금 및 수취은행), 신속자금이체시스템 운영기관, 결

제계좌 제공기관(결제 대행은행), 외국환 제공기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결제계

좌 제공기관, 외국환 제공기관은 별도의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으며 한 개의 금융기관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도 있다.

결과를 여타 참가국 대표와 공유하고 넥서스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지배구조 및 감시체계

자료: BIS 혁신허브, 한국은행

사례: 독일인이 싱가포르 지인에게 100유로 송금 시1)

① 독일 송금은행이 송금인 계좌에서 100유로 인출

② 송금은행은 자국 신속지급시스템에 지급지시 전송

③ �송금은행이 자국 결제대행은행 내 외국환 제공기관 계좌로 송

금액(100유로) 이체 

④ �유로지역의 신속지급시스템이 유로지역 넥서스 게이트웨이로 

지급지시를 전송

⑤ �유로지역 넥서스 게이트웨이가 싱가포르 넥서스 게이트웨이로 

지급지시 전송

⑥ �싱가포르 넥서스 게이트웨이가 지급지시를 자국 신속지급시스템

으로 전송

⑦ �싱가포르 신속지급시스템은 외국환 제공기관의 계좌가 개설된 

자국 결제 대행은행에 지급지시 송부

⑧ �싱가포르 결제 대행은행은 외국환 제공기관의 계좌 잔액이 충

분한지 확인한 후, 싱가포르 신속지급시스템에 수취인 은행으로

의 자금이체를 위한 지급지시 전송

⑨ �싱가포르 신속지급시스템은 수취인 은행에 결제대행은행으로

부터 수신한 지급지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

⑩ �수취인 은행은 외국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

을 경우 확인 전문을 자국 신속지급시스템에 전송

⑪ �싱가포르 결제 대행은행은 이를 기반으로 외국환 제공기관 계

좌에서 송금액(135싱가포르달러)을 수취인 은행의 계좌로 송금

⑫ 수취인 은행은 수취인 계좌에 135싱가포르달러를 입금

주: 1)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결제계좌 제공기관의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자료: BIS 혁신허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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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V-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 현황211)

개요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와 관

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

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212)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

구할 수 있는 권한(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

다. 이에 근거해 한국은행은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

래소 5개사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가상자산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시장

은 미국 대통령 선거(2024.11.5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투자자 수, 보유

금액 및 거래대금 등 전반적인 규모가 크게 확대되

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 수

2024년 12월 말 기준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에 등

록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213)는 1,825만 명 수준

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

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전체 투자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예치금 규모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에 보관 중인 국내 투자자 원화 예치금214)은 10.7조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 및 거

래량 증가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호

전됨에 따라 투자 대기성 자금인 원화 예치금 규모

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11) �본 참고의 자료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자료제출요구권(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에서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21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213)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에 중복 가입한 경우 중복 합산했다.

214) �가상자산 거래 시 가상자산거래소 연계은행 실명계좌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되어 예치 중인 원화 금액을 의미한다.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2024년 중 가상자산 투자자 수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투자자 수 1,672 1,686 1,693 1,703 1,764 1,825

주: 1) 월말 기준, 동일인이 다수 거래소 가입 시 중복 합산, 법인 제외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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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

2024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의 가상자산 보유금액(거래소가 보유한 전체 가상자

산을 시가평가로 환산) 및 일평균 거래대금은 각각 

104.1조 원, 17.2조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미

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이후 비

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215) 및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가

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215) �비트코인 가격(코인마켓캡 기준)은 1 비트코인(BTC)당 약 $67,800(2024.11.5일 미 대선일 기준)에서 약 $92,640(2024.12월 

말 기준)로 36.6% 상승했다. 

2024년 중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예치금 4.9 4.5 4.4 4.7 8.8 10.7

주: 1) 월말 기준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조 원)

2024년 중 가상자산 보유금액 및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보유금액1) 58.6 50.6 54.7 58.0 102.6 104.1

거래대금2) 2.9 2.8 2.8 3.4 14.9 17.2

주: 1) 월말 시가평가 기준

	 2) �월중 기준, 기간 중 개별 가상자산의 거래 체결가격 × 체결 수량의 합

계액

자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5개사)

(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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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IV-6.

PG사의 업무처리 구조와 지급결제 

시스템과의 관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가

맹점으로서 지급요청·승인·결과에 대한 송수신, 판

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PG사가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이커머스(e-commerce) 

업체는 신용카드 이용을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을 맺거나 별도의 지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으

며, 카드사는 가맹점 모집·심사·관리·대금 정산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개별 가맹점과 전산시스템

을 직접 연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많은 이커머스 업체는 입점 업체의 상품 판매를 중

개하는 오픈마켓216) 형태로 운영되며, PG사로부터 

정산받은 판매대금을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전달하

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대금 정산뿐만 아니

라 카드사와 지급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기존 1차 

PG사(대표가맹점)와의 구분을 위해 PG사로 등록한 

이커머스 업체를 2차 PG사로 통칭하고 있다. 

카드사, 1차·2차 PG 및 판매자 간의 대금 정산은 각

사 거래은행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들 업체가 거래

은행에 판매대금의 지급을 지시하면 금융결제원(전

자금융공동망 등)과 한국은행(한은금융망)의 청산·

결제 과정을 거쳐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2차 

PG(티메프)사가 판매자에 대한 정산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것으로 판매자에게 대금지급을 위한 거래

은행 앞 지급지시(아래 그림 ③)가 없었던 만큼 전

자금융공동망,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미

친 영향은 없었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뿐 아니라 1차 

PG사, 카드사 등에 피해를 끼쳤다.

한편, 본문에서 다루어진 바와 같이 PG 및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현행 구조가 별

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예

정이다. 이 경우 구매자에서 PG사까지의 정산 단계

는 현재와 동일하나 판매대금이 금융기관 등 예치

기관을 통해 이커머스 및 판매자에게 지급된다.

216)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다수의 개인 판매자들이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올려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의미한다. 

PG사 업무처리 구조와 지급결제제도(예시)

자료: 한국은행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정산구조 변화1)

주: 1) 카드로 상품·서비스 구입 대금을 지급하고 별도관리(예치)되는 경우 

	 2) 개정(안)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자료: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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